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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2. 9. 8.)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요    약

□ 국회는 2014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양육비이

행법」)을 제정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그간「민법」및「가사소송법」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의 양

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양육

부모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양육비이행법」제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고 이행확보를 위

한 법률 근거가 마련됨

□ 「양육비이행법」제·개정이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미친 영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양육비이행법」제정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의 확대로 한부모의 소송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양육비 소송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법률 제정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법

률 제정 이전 1,400여 건에서 연평균 6,831건으로 증가하여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과 양육비 이행 금액이 점

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

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한부모에게 한시적 긴급양육비

를 지원해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을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섯째,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

어 양육비 미지급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일

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양육비이행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주요

한 한계들이 확인되었음

○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건수 대비 실제 접수건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

아 이행확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 중 일부만이 정부 제공 서비스를 받

고 있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18.7%에 불과하여 소송지연, 이

행확보 실패 등의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음

○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한된 업무 권한으로 인해 양육비 이행강화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한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넷째,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인 감치판결에 이르는데 있어 송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실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회수율이 

3.7%에 불과하여, 정부의 양육비 회수 능력과 의지에 있어 분명한 한계가 드

러남

○ 여섯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

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량강화와 업무쇄신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

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전담기관의 지역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전담해야만 

법제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정보를 온라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히 제

공해야 될 필요가 있음.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 

기일에 법원에서 짧게 첫 대면을 하는 상황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

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업무수행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재산조사, 추징, 면허정지 등을 할 수 있

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은 매우 제한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넷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요건으로서의 감치명령 절차를 일괄 삭제

하여 양육비 지급 불이행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

하고 있는 외국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의 양육비 회수 권

한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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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법률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 법률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양육비이행법」) 전체 조항이다. 「양육비이행법」은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되었으며,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 총 6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따른 양육비 관련 법적 대응 논의는 이혼율 증가와 

함께 대두되었다. 1998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건)은 2.5명으

로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고, 2003년에 이르러서는 3.4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이다. 특히 이혼 가정의 모(母)가 자녀 양육을 맡

게 된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양육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확보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1)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1년 4월 우리나라 최

초의 양육비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사

회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2)

1) 박복순,「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민사법연구』, 12(2), 2004, 
p.28.

2) 박복순 외,『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20, p.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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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법률 근거의 마련은 협의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정에서 자연스레 반영되었다. 2007년의 개정(「민법」 제836

조의2)은 협의이혼 시 양육사항(「민법」 제837조3)에 따른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및 방법 등)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9년의 개정을 통해

서는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과 친권자결

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

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제836조의2제5항).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

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제63조의3)가 신설되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를 명하도록 하였다(제68조).4)

3)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

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

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

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4) 박복순 외,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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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

어졌으나, 법원의 이행결정이 준수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이러한 맥락

에서 양육비 이행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개최된 「양육비선지급관련법안공청회」 

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선지

급 제도 도입이 제안되면서, 양육비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및 공포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사, 양육, 생업

을 병행해야 하는 양육부모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

큼,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는 별도의 기구를 설

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이때 별

도의 기구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춘 전담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정보 접근성, 강제조치 권한 등을 보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어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7)

(2) 입법목적

「양육비이행법」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

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2020, p.16.
5) 여성가족부,『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p.594.
6) 박복순,「양육비 선지급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 의견」,『양육비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p.24.
7) 김승권,「양육비 제도의 중요성과 쟁점」,『양육비선지급관련 법안 공청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3,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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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의경과

제19대 국회인 2012년 6월 22일 김상희의원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법

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2년 7월 2일 우윤근의원은 비혼자 가정의 자녀

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시 국가가 우선 지급한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

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2년 9월 7일 서영교의원은 비양육부모가 양

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선지

급하고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3년 2월 21일 민현주의원은 국가양육비이행관

리원을 설립하여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중 김상희의원안, 우윤근의원안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

족위원회(2012.9.19.)에 상정되었다. 상임위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국가의 막대한 재

정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지급제

도가 도입될 경우 약 1조 1,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서영교 의원안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12. 

11.9.)에 상정되었다. 상임위에서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민법」과 「가사소송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양육비이행기관을 설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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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민현주의원안은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3. 

4.15.)에 상정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상임위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였다.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13.)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12.16.),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

위원회(2014.2.19.)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

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제322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2014.2.21.)에서는 양육비 이행확

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등

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다.

제322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4.2.27.)에서 여성가족위원

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14년 2월 28일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률은 2014년 3월 14일 정부에 이송되어, 2014년 3월 24일 공포되

었으며, 2015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라. 주요 내용

제정법률인 「양육비이행법」 은 양육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

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고

(제7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제6조)를 두었고, 양육비 이행으

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양육부모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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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제14조).

2020년 법률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

분이 도입되었고, 2021년 법률개정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

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이 도입되었다.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양육비이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전

담기구의 설치·운영 및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의 의무를 

부과한 입법이다. 그간 사적 영역의 분쟁으로 인식되었던 양육비 이행 사안

에 대한 국가 개입을 공식화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에 따라 양육

비이행관리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미혼모 또는 한부모의 양

육비 이행 관련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한다.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

재조치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

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

련 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8) 양육비 이행확보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

의 생계가 위태롭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

8) 양육비 채무자가 조회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금융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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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무엇보다 단 1회의 신청만으로 종합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그 외 실질적 양육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혼한 부모 뿐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도 지원 대상이며,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인 인지청구부터 지원한다.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법

정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분석의 필요성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여 종국적으로 아동이 부

모의 결혼상태와 관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

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다.

한부모가족은 맞벌이가 가능한 양부모가족에 비해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그 정황을 엿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54.4%이고, 소득수준이 

100~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34.7%, 200~3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34.2%이다.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응답자를 포함하면, 한부모가족

의 72.2%가 월소득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10) 또한, OECD 자료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과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 격차는 37%p로 

OECD 국가에서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크다.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부

모가족이 최소한의 아동 양육비를 확보하는 일은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

9)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최종 검색일: 2022.8.10.),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10) 여성가족부,『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p.168.
11) OECD,「OECD Family Database Co2.2: Child Poverty」(최종 검색일: 2022.6.25.), 

<https://www.oecd.org/els/CO_2_2_Child_Pover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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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은 사적인 채무관계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양육비이행법」 제

정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공공 사안임을 인정받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

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율이 72.1%에 이르고, 최근

까지 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응답율이 15.0%에 불과한 점12)은 법제정 이후

에도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양육비이행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효과, 보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자료 및 분석내용

이 보고서는 「양육비이행법」 제정과 이후의 개정이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육비이행

법」 제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이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이후 운영실적을 제

출받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점검하였다. 여성가족

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관

련 경험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2021년 한

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경험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12) 여성가족부,『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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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양육비이행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게 질의서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양육비이행법」 

제·개정에 의한 양육비 이행 관련 효과에 관한 의견, 법률 제정으로 인한 부

작용 및 원인, 법률 개정 필요성,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사회적 대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의서는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는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은 양육

비이행관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자로는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파더스를 선정하였다. 2022년 

7월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의뢰 기관 모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다.

질문 1(「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효과)에 대해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

관리원은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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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행에 효과가 있으나, 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는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배드파더스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으나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질문 2(효과가 있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상담, 협의, 양육비채권 확보 법률지원, 추심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양육비 이

행 확보를 위해 주소, 근무지 조회,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조회, 제재조치 

도입 등으로 양육비 지급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양육

비 이행률이 2015년 21.2%에서 2022년 3월 기준 38.4%로 상승하였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적 책무 확인 및 사회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국가차

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업무 

지원 필요성을 명시한 것을 큰 성과로 보았다. 또한 지속적 법률 개정을 통

해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사)양육해결총연합회에서는 ‘효과가 있는 측면과 미약한 측면’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법률 도입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불이

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조치를 통해 지급 이행을 유도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점”,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미지급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개정법을 활용하는 가정이 많

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효력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효

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현행 양육비 개정법 신청

의 전제조건인 ‘감치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강제성 낮은 시행규칙’ 문제로 여전히 양육비를 회피하기 쉬우며 실제 양

육비 확보의 성과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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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양육비 확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배드파더스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양육비 미지급

자를 처벌하려면 양육자가 미지급자를 상대로 감치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미

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소송 진행이 안되므로 감치판결을 받기 힘들

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질문 3(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제외한 세 

기관 모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양육비이행

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이행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

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법률의 의도하지 않은 부

작용이라 답변하였다.

질문 4(법률 개정 의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

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한 “법원을 통한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 조회를 양육비채무자 동의 없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하는 등 법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기간을 단축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공시송

달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소득 조회를 가

능하게 함은 물론, 미이행자 제재의 전제 요건인 감치명령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절차 간소화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재 조치의 예외 조항, 강제성 낮은 조

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행정절차 정비를 통한 진행대기 시간의 축소, 특히 

공시송달특례법 도입으로 감치 소송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

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고 보고 있으며, “이행명령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판결 없이 처

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의적 송달거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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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송달특례법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질문 5(향후 대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이혼시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

가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을 확대하거나 양육비 대지급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양육비이행

관리원에게 조정 또는 중재 절차로 집행권원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는 현행 「양육비이

행법」을 강화하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국가가 채무자에

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징수하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위한 향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배드파더스에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법」의 부실한 사안을 조속히 개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

비선지급제’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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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양육비 이행확보의 지원

(1)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지원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목적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에 「양육

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

리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제정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13)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에게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양

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이전, 한부모가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은 건수는 2013년 1,403건, 2014년 1,476건이다.

[표 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실적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1,133 1,238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36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34 209

합계 1,403 1,476

주: 양육비 청구소송, 인지소송, 이행확보 소송 지원을 말함.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4.).

13)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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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이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본격화된다. 가

장 먼저 관찰되는 것은 소송지원 건수의 증가이다. 2015년 전체 지원건수는 

2,5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 건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도에는 10,788

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양육비 직접소송과 위탁

소송14) 모두를 포함하여 5,528건을 기록하였다. 즉 법률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부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2015

년 15.1%에서 2018년 23.8%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증감을 반복하여 2021

년도의 양육비 직접소송 비율은 18.7%에 그치고 있다. 위탁 소송 기관은 

감치 소송 지원 신청이 거절되는 등 이행확보 지원 접근성이 더 낮기 때문

에15) 직접소송 비율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표 2]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접소송 388 917 1,186 1,532 1,820 1,323 1,031

위탁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2,114 5,083 6,323 4,182 8,215 5,361 3,986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4 689 838 624 623 439 44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8 161 78 106 130 95 66

 합계 2,564 6,850 8,425 6,444 10,788 7,218 5,528

이행원 직접소송 비율 15.1 13.4 14.1 23.8 16.9 18.3 18.7

(단위 : 건,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14) 직접소송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소송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사건을 다른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하여 소송을 진행하

는 것을 말함.
15)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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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원관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상담

건수의 변화 추이다. 법률 제정 이후 전담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미혼모 및 한

부모가 양육비 관련 사안을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된 

것이다. 2015년도 상담건수는 3만 757건이고,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도에는 3만 3,045건, 2021년도에는 3만 6,151건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상담대비 접수건수의 비중은 크지 않다. 2015년도에는 상담건수 중 

5,756건이 이행원에 접수되어 상담건수 대비 접수건수의 비율이 18.7%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상담건수의 

7.2%만이 접수되었다. 다만, 1인이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가 다른 절차에 대해 

콜센터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는 있다.

한편, 접수건수 자체만을 살펴볼 때 접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이 확인된다. 2015년 5,756건에서 2021년 2,607건으로 3천 건 이

상 감소하였다. 상담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은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한 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이행관

리원의 역량 등과 관련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건수 및 접수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담건수(A) 30,757 28,328 25,755 32,072 28,595 33,045 36,151

접수건수(B) 5,756 3,588 3,682 3,925 3,206 3,027 2,607

비율(A/B) 18.7 12.7 14.3 12.2 11.2 9.2 7.2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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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자 중 접수가 확정된 이

용자 중에서 이혼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혼모의 이용률은 2015년 82.1%였다가 2021년에는 79.2%로 다소 감소하

였다.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은 자는 이혼부로 2015년도 12.3%, 2018년 

15.8%를 기록하였고, 2021년도에는 14.8%로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는 미혼모, 미혼부 순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고 있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담자

전체 30,757 28,328 25,755 32,072 28,595 33,045 36,151

이혼부
709

(12.3)
494

(13.8)
535

(14.5)
620

(15.8)
501

(15.6)
471

(15.6)
386

(14.8)

이혼모
4,727
(82.1)

2,858
(79.7)

2,959
(80.4)

3,097
(78.9)

2,537
(79.1)

2,367
(78.2)

2,064
(79.2)

접수자

미혼부
26

(0.5)
12

(0.3)
9

(0.2)
20

(0.5)
19

(0.6)
14

(0.5)
14

(0.5)

미혼모
294
(5.1)

224
(6.2)

179
(4.9)

188
(4.8)

149
(4.6)

175
(5.8)

143
(5.5)

소계 5,756 3,588 3,682 3,925 3,206 3,027 2,607

[표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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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2015~2021년의 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 확약

을 받은 자의 누적 비율은 81.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 기간 총 

2만 5,791명의 접수자 중 2만 1,103명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이

행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이처럼 비교적 높은 양육비 이행 확약률은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양육비 접수 대비 양육비 이행 확약 비율

(단위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합

접수자 5,756 3,588 3,682 3,925 3,206 3,027 2,607 25,791

확약받은 자 2,427 2,831 2,783 3,494 4,538 2,428 2,602 21,103

비율 42.2 56.3 61.7 68.0 79.7 79.8 81.8 81.8

주: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이 접수된 연도와 확약받은 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 비율이 아니며 누적건수에 대한 비율로 계산함.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양육비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을 약속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혼부의 비중이 83.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이혼모는 82.3%, 미혼부 

72.8%, 미혼모는 72.2%를 기록하고 있다.

[표 6] 양육비 접수자 중 양육비 이행확약 받은 자

(단위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혼부

접수자 709 494 535 620 501 471 386
확약받은자 246 407 393 509 748 396 388

비율 34.7 54.3 60.2 65.9 80.6 81.1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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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5) 양육비 이행률과 이행 지속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이후 양육비 이행률은 줄곧 증가해 왔다. 양육비 

이행 확약 이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2015년 21.2%에서 2021

년 38.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이 약속된 비율과 비교하자면 

이행률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육비가 1회만 지급되고 이행이 중단된 

경우도 이행건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표 7]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대비 실이행건수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2,427 2,831 2,783 3,494 4,538 2,428 2,602 21,103

실이행건수 514 1,044 1,018 1,146 1,993 965 1,400 8,080

이행률 21.2 29.6 32.0 32.3 35.6 36.1 38.3 38.3

(단위 : 건, %)

주: 양육비 이행률은 양육비 실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별 누적된 확약건수 대비 누적

된 이행건수로 계산

자료: 양육비 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이혼모

접수자 4,727 2,858 2,959 3,097 2,537 2,367 2,064
확약받은자 2,095 2,235 2,234 2,805 3,606 1,915 2,067

비율 44.3 57.1 62.3 68.7 77.6 80.3 82.3

미혼부

접수자 26 12 9 20 19 14 14
확약받은자 6 15 11 7 23 11 10

비율 23.1 55.3 68.1 58.2 72.1 73.0 72.8

미혼모

접수자 294 224 179 188 149 175 143
확약받은자 80 174 145 173 161 106 137 

비율 27.2 49.0 57.2 64.6 70.9 69.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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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양육비를 받았는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이혼부가 확약받은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8.0%에서 2021년 

59.5%로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이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5.4%

였고, 2021년도에는 53.9%로 상승하였다.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미

혼부가 약속받은 양육비의 이행률은 32.3%였으나, 2021년도에는 90.0%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미혼모는 2015~2019년의 이행률 31.5%에서 2021

년 33.6%로 증가함에 따라 가장 소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5~2021년 

기간의 누적률을 보면, 미혼부(42.2%)와 이혼부(41.0%)의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이 높고, 미혼모가 가장 낮다. 다만 미혼부는 그 사례가 작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혼모의 경우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8.2%, 

미혼모의 누적 양육비 이행률은 31.6%에 그치고 있는 점도 관찰된다.

[표 8] 양육비 이행의무확정건 대비 실이행건

(단위 : 건, %)

구분 2015-2019 2020 2021 누계 

이혼부

접수건 2,859 471 386 3,716 

이행의무확정건 2,303 396 388 3,087 

실이행건 874 161 231 1,266 

　비율 38.0 40.7 59.5 41.0

이혼모

접수건 16,178 2,367 2,064 20,609 

이행의무확정건 12,975 1,915 2,067 16,957 

실이행건 4,590 767 1,114 6,471 

　비율 35.4 40.1 53.9 38.2 

미혼부
접수건 86 14 14 114

이행의무확정건 62 11 1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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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비 이행 통계 전산화(’19년 6월) 이전의 실이행 현황은 연도별 구분이 어려워 

2015~2019의 양육비 이행률을 합산하여 살펴봄.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그림 1] 신청자별 양육비 이행확정건 대비 실제 이행건

(단위 ：%)

38.0
35.4

32.3 31.5

40.7 40.1

54.5

29.2

59.5
53.9

90.0 

33.6

이혼부 이혼모 미혼부 미혼모

2015-2019 2020 2021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무엇보다, 양육비는 이행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모니

터링 활동을 통해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

러나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높지 않다. 2015~2021년 기간 동안 이행된 양

실이행건 20 6 9 35 
　비율 32.3 54.5 90.0 42.2 

미혼모

접수건 1,034 175 143 1,352 

이행의무확정건 733 106 137 976 

실이행건 231 31 46 308 

비율 31.5 29.2 33.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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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총 이행건수 8,080건 중 최소 3회 이상 이행 건수는 4,084건에 불과

하여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50.5%에 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

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비해 양육비를 실제로 이행하는 이행률은 

38.3%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겨우 절반에 이르

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표 9] 양육비 이행 지속률 

                                                      (단위: 건, %)

구분 2015~2021

양육비 실제 이행건수 8,080

최소 3회 이상 지속건수 4,084

지속률 50.5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그림 2] 양육비 이행 지속률

50.549.5
최소 3회이상이행률

2회이하이행률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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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비 이행 금액

법률 제정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법률 지원을 하면서 양육비 

이행금액 역시 증가하였다. 2015년 25억 2,600만 원이었던 양육비 이행금

액은 2021년 272억 4,500만 원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

의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0] 양육비 이행 금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2,526 8,596 14,184 15,088 26,230 17,309 27,245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7) 양육비 이행 확보 조치

(가) 추심지원

「양육비이행법」 제19조는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양육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채권

자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 신청건수는 2019년 1,971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다시 감

소하고 있으며, 추심명령 신청 대비 결정 건수 누적 비율은 99.6%에 이르

고 있다. 다만, 추심명령을 통해 양육비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추적되고 있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 23 

III. 입법영향분석

[표 11] 양육비 추심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추심명령 신청 1,095 1,189 1,411 1,374 1,971 1,446 1,136 9,622

추심명령 결정 751 1,113 1,746 1,357 2,048 1,445 1,120 9,580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나)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권 추심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16)이 있다. 양육비채무자의 고

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이다. 양육비이행원을 경유한 신청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2015년 318건이었던 신청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도에는 73건으

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가 이

행되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 역시 확인이 어렵다.

[표 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및 결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접지급명령 신청 318 187 265 195 254 159 73

직접지급명령 결정 207 234 264 214 285 162 77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16) 대한민국 법원,「양육비직접지급명령」(최종 검색일: 2022.6.30.),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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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치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절차에는 감치제도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

1항17)에 따른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

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감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구인된다.18) 감치명령 신청건수는 2015년 21건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도에는 632건에 달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

소하여 2021년도에는 381건이 신청되었다. 감치 결정 이후 양육비이행관

리원의 현장기동반 활동을 통한 감치성공건수는 크게 증가하여 2016년 7건

에서 2021년 42건을 기록하였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감치명령 신청* 21 250 438 422 632 421 381

감치명령 인용 15 157 270 326 302 250 241

감치성공건수** - 7 10 13 2 25 42

[표 13]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및 성공건수 현황

(단위 : 건)

주: * 종결사건 기준.
**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기동반 활동을 통한 감치성공건수.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17)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최종 검색일: 2022.6.3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
=5&cciNo=3&cnpClsNo=3&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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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양육비이행법」 제20조19)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건수가 많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채권자에게 별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에 압류 요청건

수 21건, 2016년 29건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6

년, 2017년 각 1건이다.

[표 14]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시행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압류 요청건 21 29 12 12 1 - 1

이행건 - 1 1 - - - 1

(단위 : 건)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양육비이행법」 제16조20)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 확

19)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

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

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

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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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조사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득 또는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사 요청

건은 2015년 1,124건에서 2018년 2,67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

여 2021년에는 1,158건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재산조사 요청건은 본인

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인 동의 비율이 중요한데, 채무자의 재

산조사 동의 비율은 1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본인 동의 비율은 5.9%에 불과하여 채무자 재산 조사에 관한 이행관

리원의 권한 강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산조사 요청건 1,124 1,511 1,856 2,677 2,044 1,991 1,158

본인동의 - 98 138 90 89 92 68

본인동의 비율 - 6.5 7.4 3.4 4.4 4.6 5.9

[표 15]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단위 : 건,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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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가) 예산

한시적 양육비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

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행관리원의 장이 9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15년 2억 4천만 원이 배정되었고, 불용액 발생으로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 2,2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2021년 

3억 원으로 다시 증액되었다. 2022년도에는 총 16억 1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2022년 6월 기준 5억 7,200만 원이 집행되었다.

[표 16] 한시적 긴급 양육비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 지출 불용

2015 240 62 178

2016 268 116 152

2017 100 92 8

2018 122 122 -

2019 300 262 38

2020 300 282 18

2021 300 261 39

2022. 6. 1,601 572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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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및 지원 현황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21)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해당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어서 한시적 양

육비를 신청하는 건수는 많지 않다. 2015년 291건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88건, 2017년도에는 93건으로 감소한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131

건, 2019년 212건, 2020년 249건이었다가, 2021년 569건으로 급격히 증

가하였다. 총 지원자 수는 6년의 기간 동안 816명에 이른다.

21) 양육비이행관리원,「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최종 검색일: 2022.4.29.),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를 참고할 수 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

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실직/폐업, 공과금 연체 등)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

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⑥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⑦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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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7.5%였던 지원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9년 70.0%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21년

에는 신청자의 52.0%가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지원받았다.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가장 많이 신청하고, 가장 많이 지원받는 대상은 이

혼모이며, 다음 이혼부, 미혼모 순이다. 2021년에는 2명의 미혼부가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신청하였으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표 1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

청

지

원

신

청

지

원

신

청

지

원

신

청

지

원

신

청

지

원

신

청

지

원

신

청

지

원

이혼부 29 3 9 7 12 6 14 8 20 16 28 13 56 23

이혼모 247 46 76 40 81 51 114 58 190 130 212 130 498 267

미혼부 3 1 - - - - 1 1 - - - - 2 -

미혼모 12 1 3 2 - - 2 - 2 2 9 5 13 6

합계 291 51 88 49 93 57 131 67 212 148 249 148 569 296

지원율 17.5 55.7 61.3 51.1 70.0 59.4 52.0

(단위 : 건)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5.17.).

(다) 한시적 양육비 구상 현황

「양육비이행법」 제14조제5항22)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였을 경우 

22)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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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6조제2항23)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회수율은 높지 않다. 다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한시적 긴급양육비에 대한 구상 소송을 시범 운영한 해가 

2019년도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에는 청구건수 42건 중 

단 한 건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8년도에는 30건 중 1건을 회수하였다. 

이후 2019년도 회수율도 2.0%에 머물다가 2020년 47건 중 9건을 회수하

여 19.1%의 회수율을 기록하였고, 2021년도에는 114건의 청구건수 중 19

건의 회수에 성공하여 16.7%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표 1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별 구상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청구 회수 청구 회수 청구 회수 청구 회수 청구 회수

이혼부 1 - 4 - 5 - 4 2 12 2
이혼모 40 - 25 1 44 1 42 7 101 16
미혼부 - - - - - - 1 - - -
미혼모 1 - 1 - - - - - 1 1
합계 42 0 30 1 49 1 47 9 114 19

회수율 0 3.3 2.0 19.1 16.7

(단위 : 건, %)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3)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

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31 

III. 입법영향분석

한편, 지원건수 대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청구율은 2017년 73.7%였다

가 이듬해인 2018년도 44.8%로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5~2021년도 지원건수 총합은 816건, 그 중 청구건수는 282건으

로 34.6%의 청구율을 보이고 있다.

총 지원건수 대비 회수율을 살펴보면, 회수율은 더욱 저조하다. 2018년도

에는 지원건수 67건 중 1건이 회수되어 1.5%의 회수율을 기록하였고, 

2019년도에는 148건의 지원건수 중 단 1건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0.7%로 

감소하였다. 이후 2020년도에는 회수건수 9건으로 총 지원건수 148건의 

6.1%만이 회수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19건이 회수되어 총 지원건수 296

건의 6.4%가 회수되었다. 2015~2021년의 기간 동안 총 지원건수 816건 

중 회수건수는 30건으로 회수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표 1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청구 및 회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지원건수 51 49 57 67 148 148 296 816
청구건수 0 0 42 30 49 47 114 282
청구율 0 0 73.7 44.8 33.1 31.8 38.5 34.6

회수건수 0 0 0 1 1 9 19 30
청구건수

대비 회수율
0 0 0 3.3 2.0 19.1 16.7 10.6

지원건수

대비 회수율
0 0 0 1.5 0.7 6.1 6.4 3.7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

한편, 양육비를 회수할 시 지원금액의 일부분만 회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을 회수율로 집계하기도 한다. 2017년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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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 원 중 회수금액은 없었으며, 2018년 7,400만 원의 청구금액 중 2

백만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 2.70%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0년 1억 8,900

만 원의 청구금액 중 1,700만 원을 회수하여 13.93%로 회수율이 증가하였

으며, 2021년도에는 2억 3,900만 원 중 3,900만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16.32%로 증가하였다. 2022년 6월까지의 누계 청구금액은 8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8,400만 원이 회수되어 누계 회수율은 9.58%이다.

[표 20] 한시적 양육비 청구금액 대비 회수금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누계

청구금액 95 74 105 122 239 242 877
회수금액 - 2 1 17 39 26 84
회수율 0 2.70 0.95 13.93 16.32 10.33 9.58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1)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24)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

24)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

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

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III. 입법영향분석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다만,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

지처분 요청이 철회된다.

운전면허 제재 조치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6~12월의 

기간 동안 32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심의결정에 이른 경우는 16건, 처분결

정이 내려진 건은 4건이다. 2022년 1~6월의 기간 동안에는 116건이 신청

되어, 심의결정에 이른 건수는 98건, 경찰서로부터 처분결정이 통보된 건수

는 76건이다. 누계건수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6월까지 접수

건수 148건 중 운전면허정지 처분 결정은 총 80건으로 접수 대비 처분 결

정 비율은 54.1%에 이르고 있다.

[표 21]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처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1 2022.6. 누계

접수 32 116 148
심의결정 16 98 114
처분결정 4 76 80

접수 대비 처분 결정 비율 12.5 65.5 54.1
주: 심의결정: 여성가족부의 심의결정 건

처분결정: 처분기관(경찰서)의 처분결정 건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

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2) 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25)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

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양육비 지급 불이행 출국금지 접수건수는 38건, 2022년 1~6월

의 접수건수는 62건이고, 총 처분결정은 49건으로 접수 대비 출국금지 처

분 결정 비율은 49.0%에 이르고 있다.

[표 22]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21 2022.6 누계

접수 38 62 100
심의결정 9 42 51
처분결정 9 40 49

접수 대비 결정 비율 23.7 64.5 49.0
주: 심의결정: 여성가족부의 심의결정 건

처분결정: 처분기관(법무부)의 처분결정 건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2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
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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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26)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자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13일 시행 

이후 접수건수는 11건, 2022년 1~6월의 기간에는 18건이 접수되었다. 누

계건수 29건 중 명단공개 건수는 13건으로 접수 대비 공개 결정 비율은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처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21 2022.6 누계

접수 11 18 29
심의결정 2 11 13
명단공개 2 11 13

접수 대비 결정 비율 18.2 61.1 44.8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8.17.).

26)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
로 인하여「가사소송법」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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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관련 의견 조사

(1)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하지 않은 이유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2021년 11월 16일~2021년 12월 7일 

동안 한부모가족 211명을 대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 한부모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자가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33%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과 에

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많았다. ‘기관과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는 답변은 3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외 

‘신뢰가 가지 않아서’(10%), ‘대상(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의 답변은 

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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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7

3

다른민간법무법인을통해진행하는게서비스질이좋아서

대상기준을충족하지못해서

신뢰가가지않아서

시간과에너지가너무많이소요돼서

기관과지원체계에대한정보를몰라서

거리가너무멀어서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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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서비스 유형 및 만족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

용했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추심지원’ 24%,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10%,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6%라 답변하였다.

[그림 4]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받은 서비스 유형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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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내자가진단

법률지원

추심지원

제재조치

면접교섭지원

조사정보지원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조치신청접수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대상자만을 상대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의견이 56%, 만족했다는 평가는 18%에 그쳤다.

[그림 5]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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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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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양육비 소송을 시

작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양

육비 소송 전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19%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비양육자와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어서’가 18%, ‘양육비이행관리원

에서 단 한번의 신청으로 양육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은 

15%에 이르고 있다.

[그림 6]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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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없이 양육비 소송을 시작할 수있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단 한번의 신청만으로 양육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있어서

대신 대응을 해주는 이행원 담당자 덕분에 비양육자와 직접 대면을 피할 수있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 전반을 믿고맡길 수있어서

기타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한편, 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 및 소송 기간이 너무 오

래걸려서’라는 답변이 25%로 가장 많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

았지만 양육비 확보 실패’라는 답변은 15%에 이르렀다. 그 외 ‘현장지원 등 

적극성 부족’(14%), ‘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 부족’(9%) 등이라는 답

변이 있었다.

세부 의견으로는 “12월에 신청하고 4월에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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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접수 후 10월에 변론기일이 잡혔다. 1년이나 걸려서 기다리는게 힘들었

다. 아이들의 양육비인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전화라도 받아

주었으면. 전화연결하기도 힘들다”, “소송접수 기간이 너무 길고 진행 상황

을 알 수 없다...신속한 처리기간이 필요하다. 긴 소송 기간으로 아이들 제

대로 못 먹고 못 입힌다. 양육자는 일하고 육아하느라 쉴 수가 없다”, “소송

기간이 너무 길고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한데, 담당관리자는 전화연결도 힘

들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이나 추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니터링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단위 : %)
25

5

5

8

6

15

2

9

8

14

3

대기 시간 및 소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법정 한부모, 조손가정 여부 등)

이행원 담당자의 불친절한 응대 태도 때문에

재신청의 기회가 적어서 ( 1년 1인 2회의 신청만 가능한 상황/ 성년자녀양육비추심 접수불가 등)

양육비 지급의무자 의사에 치우친 조정 및 합의 강요 ( 감액 합의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양육비 확보 실패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 부족

사건 재판시 담당 변호사의 무성의한 태도

현장지원 등 적극성 부족

기타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3)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법률지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족의 입장을 잘 고려해주었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41%, ‘불친절한 태도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양육비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성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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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도와주려 했고, 도움도 되었다’는 답변은 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의견으로는 “불친절하고 변호사가 아무 이유와 연락 없이 자주 바뀌

며 소송진행상태 여부를 알 수 없고, 문의가 필요할 시 연락이 닿지 않음”, 

“양육자가 원하는 때에 법률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전화

를 원함”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8] 법률지원 시 변호사의 도움 정도

(단위 : %)

3

17

16

41

22

기타

이용해본적없다.

양육비와한부모가족에대한전문성있는태도로적극적으로

도와주려했고, 도움도되었다.

한부모가정의입장을잘고려하지만크게도움은되지않았다.

불친절한태도로제대로된정보를주지않았다.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4) 추심절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기관 협조 및 재산 조회 신청 등 추심절차 지원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서

는 ‘만족한다’는 답변은 9%에 그치고 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의 답변은 

54%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37%는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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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추심절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30

24

37

6

3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5) 추심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

양육비 추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전배우자가 재산이

전, 위장전입 등의 꼼수로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라는 답변

이 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포기’했다

는 답변은 17%였고, ‘법원의 우편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신

청을 기각’하였다는 답변은 10%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을 받아주

지 않았다는 답변’도 4%에 이르고 있었다.

[그림 10] 추심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이유

(단위 : %)

9

17

4

10

4

55

1

기타

기간이너무오래소요되어포기

많은서류가필요하여부담스러워서

법원의우편통지문이송달되지않아서 가정법원의신청기각

이행원이신청을받아주지않아서

전배우자가재산이전, 위장전입등꼼수로 현행법상받을수있는방법이없어서

전배우자와의갈등과감정노동, 스트레스로포기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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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비이행관리원 유료 이용에 관한 의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는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등의 접수가 제한되거나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행관리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실비용을 지불할 의

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11] 이행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비용을 지불할 의사

                                                        (단위 : %)

75

25

있다

없다

자료: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2021 양육비이행관리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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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이행법｣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2014년 제정(2015년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

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실적을 검토하였다. 양육비 소송지원 실적, 양육비 이행률과 지속률,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

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현황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법」 제정을 통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이행확보

를 위한 법률근거의 마련은 자녀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이 설치되기 이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위탁기관을 통한 지원 건수가 연 1,400여 건을 웃돌았다면, 법제정 이후 양

육비이행관리원과 위탁기관에서 진행된 소송지원 건수는 지난 6년의 기간

(2015~2021년)동안 연 평균 6,831건으로 증가하여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과 양육비 이행 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2015년 약 25억 

원에서 2021년 272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2022년 5월 말 기준 4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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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아동에게 총 1,218억 6,600만 원의 양육비가 이행되었다.27)

셋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5~2021년의 기

간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한부

모 중 정부로부터 긴급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는 816명에 이르고 있다. 

신청자 모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위

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법

률 제정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

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조치가 시행

된 지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제재 조치 대상자로 접수된 양육비 채무자의 

절반 가량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전무했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제재 조치가 도입되

었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당사자인 양육비 채권자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통해 법률 제·개정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

할 수 있다는 점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목되었

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위탁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자녀양육 한부모의 양

육비 관련 소송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응답률이 높으면서

도, 한부모들은 실비용을 지급하여서라도 이행관리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이용

27)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 45 

Ⅳ. 결론

자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을 예산 및 인력 부족에 따

른 업무 과중, 법률 근거의 미흡 등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의견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담기관의 필요성과 향후 품질

개선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이행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

는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육비이행법」의 제정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의 소송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

겠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한부모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비용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단 한번의 신청으로 양육비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양육비 소송전반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의견

을 피력하였다. 법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들이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나. 한계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

자에게 창출한 중요한 성과들은 여러 한계들과 맞물려 있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접수건수가 꾸준히 감소

하고 있다. 만일, 신청접수를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의 인력 부족 등 자원의 문제라면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제 양육비이행관리

원 직원 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6월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직접소송 변호사 수는 6명에 불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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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한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부모의 의견에도 그

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부모들은 이행관리원 변호사의 도움 정도에 대한 문

항에서 ‘한부모가정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이행확보 지원의 핵심 인력인 변호사로부터의 조력에 큰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인력확보 뿐 아니라 지

원절차를 명료화·간소화할 수 있는 지원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24]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원 및 직접소송 변호사 수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양육비이행관리원 

현원 수
46 43 78 80 74 75 61 59

변호사자격 

직원 수
19 22 23 21 20 19 17 12

직접소송 변호사 

직원 수
10 12 15 16 16 14 11 6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높지 않다. 2021년 기준 전체 

소송 중 18.7%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 역시 고스란히 이용

자에게 전가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전문 지원기

관으로 양육비 확보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축적된 반

면, 여러 소송을 다루는 위탁기관에서는 소송 진행 효율이 떨어져 이용자들

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28)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28)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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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와 같이 2019년 이후 이용자 만족도

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그나마 직접소송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편이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신청접수를 받

아주지만, 기타 위탁기관에서는 접수조차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표 25]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접소송 71.8점 - 77.5점 80.6점 79.8점 67.2점

위탁소송 - 57.9점 - 71.7점 63.9점 57.6점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7.12.).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

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에 본인 동의 이후에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6년간 본인 동의 비율은 평균 5.4%에 그

치고 있어, 이행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강제조치 권한이 부족할

수록 양육비 이행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양육비 이행을 확약받는 비율은 

81.8%이지만 실제 이행률은 38.3%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3개월 이상 이

행이 지속되는 비율도 절반 가량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넷째,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감치판결에 이르는

데 있어 송달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방법으로 법원의 우편송달을 거부하면 감

치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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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29)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공시송달제도 도입이 양육비 채무자 제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률 개정으로 운전면허정지, 출

국금지, 명단공개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감치명령 이후에도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상쇄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에 대한 양육비 회수율이 낮다. 청구건수 

대비 누계 회수율은 10.6%에 그치고 있고, 청구금액 대비 누계 회수율은 

이보다 낮은 9.58%이다. 한시적 긴급양육비 제도 시행은 엄밀히 말하여 양

육비대지급 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회수율이 지

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어

렵다. 따라서,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과제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

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

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쇄도하는 지원 요청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법률구

조공단 등 위탁기관으로의 과도한 업무 이관은 전문성, 효율성, 이용자 불

만 등의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개원 

29)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98), 2021.6.8.;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6), 2021.6.9.



❘ 49 

Ⅳ. 결론

시보다 변호사 수, 직접소송 수행 변호사 수가 감소하는 등 인력 운영에 있

어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6명에 불과한 소송 변호사 충원

을 비롯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

가 있으며, 업무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예산 확보 및 기관의 업무 자율성 등

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담기관이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를 

전수처리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안이

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최소 17개 시·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분원

을 설치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행관리원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양육비이

행관리원의 지원 변호사 부족으로 한부모는 법원 기일에서야 처음 짧게 변

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의 경험이다.30) 또한, 과거에 비해 양육

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내되고 있지 않은 정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감치 판결 이후 운전면

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행확보 지원과 관련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권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인력 충원, 

지역 분원 설치 과제 외에도 이행관리원 자체의 업무수행 권한이 확대되어

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양육비이행관

리기관은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권으로 징수

30)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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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31) 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의 업무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이행관리원이 의견 조회에

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양육비이행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를 제재하기 위한 요건인 감치명령 조항을 삭

제할 필요가 있다. 감치명령은 인신구속을 명하는 것이어서 수위가 높은 제

재 수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및 잠적 등의 방법

으로 우편송달을 회피하여 감치 신청 기각 혹은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있다

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 소

송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32)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감치명령을 양육비 채

무자 제재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제재 방안 마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7조(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 제재 요건으로서의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궁극적 목적이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라는 점에서 감치명령 요건 삭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 제재 실효성을 높

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자체가 제재 조치 시행의 요건이지, 

31)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How is Child Support Enforced?」(최종 검색

일: 2022.7.14.),
<https://www.cleo.on.ca/en/publications/childsupport/how-child-support-enforced>

32) 이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법률 

개정 이후 양육비 이행 현황 및 한계』,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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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 양육비이행관련 전담부서인 가족책임사무국(The Family Responsibility 

Office)은 양육비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고 있으면서,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국가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33) 미국 뉴욕주의 경우 양육비가 4개월 이상 연체될 시 양육

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경고장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피

하기 위해서는 45일 이내에 연체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거나, 중재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소명절차를 밟아야 한다.34)

다섯째, 한시적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구상권 강화이다. 법률의 

중요한 입법 목적인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비 긴

급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회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는 시혜 차원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

안기보다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우

선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강력한 구상권을 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책임 회피로 인해 초래된 부담을 다른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형국이 될 수 있고, 양육에 대한 부모 책임 의식이 희

석될 수도 있다.

결국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권한 및 위상 강화,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확

대 및 회수율 제고에 대한 연동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33) Government of Ontario,「Missing Child and Spousal Support Payors」(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www.ontario.ca/page/missing-child-and-spousal-support-payors>

34) New York State,「Support Enforcement Actions」(최종 검색일: 2022.7.14.),
<https://childsupport.ny.gov/dcse/enf_ac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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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여성가족부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예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 상담, 협의, 양육비채권 확보  법률지원, 추심지원, 한시적 양

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주소, 근무지 조회,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조회, 제재조치 도입 등으로 양육비 지급에 큰 효과를 보고 있음

    ※ 양육비 이행률 : ‘15.12 기준 21.2% → ’22.3 기준 38.4%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없음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과 법원을 통한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 조회를 양육비채무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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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없이 행정정보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등 법원을 통한 양육비 이

행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이행 의무가 미성년자녀가 성

년이 될 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

련하여 시행

2. 양육비이행관리원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효과있음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적 책무 확인 및 사회 공감대 형성

에 기여

  -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이·미혼 부모 사인간의 채권으로 여

겨지던 양육비 채권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비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매월 발생하는 정기금 채권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

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양육비 이

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양육비이행관리원) 및 관련 

업무 지원 필요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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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5. 3. 25. 개원 이후 총 52,065건의 

무료 소송지원, 40,909명의 자녀에 대해 121,866백만 원의 양육비

를 이행하는 성과를 보임(’22. 5. 말 기준)

 ○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이행지원제도 강화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행정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는 괄목할만한 법률 개정을 

이뤄왔음

  - 그 결과 매년 꾸준한 양육비 이행률* 상승을 보임

    * ’17년 32.02% → ’18년 32.3% → ’19년 35.6% → ’20년 36.1% 

→ ’21년 38.3%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를 통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

경 조성에 기여함

  - 지원건수 1,013건, 지원자녀수 1,715명, 실지원금액 1,696백만 원 

(’22. 5. 말 기준)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일 경우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 될 우려가 있어 신청을 주저하는 부작용 발생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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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법 제13조의2 신설(송달 특례)

  -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발송된 경우 송달 

간주

 ○ 양육비이행법 제16조 개정(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 조회)

  -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동의가 없이도 재산·소득 조회 가능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개정(제재조치 관련 감치 

명령 삭제)

  - 양육비 이행명령 후 행정 제재조치 작동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개정(형사처벌 관련 감치 명령 1년 후 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 필요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대지급 도입

  -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확대 필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절차로 집행권원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사단법인)양육비해결총연합회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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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효과 측면: 양육비 이행법이 제·개정되기 전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규제나 강제조치

가 없었기 때문에, 비 양육 부모가 자녀양육비 이행을 ‘반드시 지켜야 하

는 의무’로 생각지 않았고,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가책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급의무자(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해태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양육

비 미지급률 80%에 치달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한부모/미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양육비이행

법)」 이 도입되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조치를 통해 지급 이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 양육비 미지급 재발을 방지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개정법을 활용을 하는 가정이 많을수록 긍

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효력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 효과가 미약한 이유) 첫째, 현행 양육비 개정법 신청의 전제조건인 ‘감치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정법 신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양육비 미지급 가정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강제성 낮은 

시행규칙’문제로 여전히 양육비를 회피하기가 쉬우며 실제 양육비 확보

의 성과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도 양육비 확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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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도치 않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송절차 및 행정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습

니다. 적시가 중요한 아동 양육비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이며, 단호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①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소송 절차를 간소화 해

야 합니다.

    ② 제재조치의 각 예외조항과 강제성 낮은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③ 제재조치의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비효율적인 과정을 없애 ‘진행 대

기’ 기간 소요를 줄여야 합니다.

    ④ 공시송달특례법 도입으로 감치 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양육비 이행법을 강화하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징수하는 것이 양육

비 미지급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향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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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드파더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의 제·개정

이 자녀양육 미혼/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효과는 있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미약하다고)없다고 보신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려면 양육자가 미지급자를 상대로 감치판결을 

받아야만 하는데ᆢ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한 경우 소송진행이 안되므로 

감치판결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3) 「양육비이행법」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효과가 미약할 뿐 부작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4) 「양육비이행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개정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합니다. 이행명령판

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판결없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자들 중 72%가 위장전입 혹은 고의적 송달거부로 소송을 

회피하므로 현재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시송달특례법(전주혜 의원발

의)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양육비이행을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양육비 이행법의 부실한 것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윤석열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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